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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은 최근 ▲ 핵심광물 양·다자 협력 확대 ▲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 구축 등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 중 

(양자 협력) 국무부 주도의 핵심광물 협력 프레임워크 및 MOU 체결을 확대하여 주요 우방국과의 
핵심광물 협력 공고화

(다자 협력) 기존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 MSP를 FORGE(지전략적자원협력포럼)로 재출범하고, 
Pax Silica 등을 통해 공급망 전주기 정책 공조 추진 

(무역지대 구축) USTR 주도로 핵심광물 다자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해 유사입장국 간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대체 공급망 구축 모색 

미국은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 10개국 및 영국,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 
11개국 등과 양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프레임워크 및 MOU를 체결

양자 프레임워크 및 MOU를 통해 ▲ 핵심광물 가격 문제 해결 ▲ 채굴·가공 촉진 ▲ 공정한 
시장 조성 등에 협력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동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협약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 선호 기조 下 
2025년부터 주요 우방국과 지속 체결 중 

한편, 핵심광물 장관급회의(2026.2.4.) 계기 FORGE(지전략적자원협력포럼)을 
출범하며 핵심광물 관련 다자 협력 의지 재표명 

FORGE, Pax Silica(2025.12월 출범) 등 다자 협의체를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핵심광물 및 
AI 공급망 구축 추진 

최근 핵심광물 가격 하한 도입을 통한 동맹·파트너국 간 우대무역지대 구축 및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논의 확대 

USTR은 다자간 구속력 있는 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가격 하한, 관세 등 가격 메커니즘을 
시행하여 핵심광물 대체 공급망 구축 추진 전망

다만, 무역지대 내 실질적 생산역량 확대 가능성, 최종재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 

미국 주도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동향
황지현 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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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은 지난 2월 4일 핵심광물 장관급회의(Critical Minerals Ministerial, CMM)를 
개최해 양·다자 협력 확대, 우대무역지대 구축 등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 표명

동 회의는 美 국무부가 최초로 개최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장관급 회의로, 한국, EC, 일본, 
영국, 호주 등 56개국이 참여 

미측에서는 루비오 국무장관(주재), 밴스 부통령(개회사), 베센트 재무장관(폐회사), 버검 내무장관, 
라이트 에너지 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美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

트럼프 행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이며, 
양자 간 협력 프레임워크·MOU 체결을 비롯, FORGE(지전략적자원협력포럼) 출범, 핵심광물 
다자 협정 추진 등 양·다자 외교 채널 동시 활용

전방위적 핵심광물 외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방국 간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본 고에서는 각 정책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및 현황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 

2. 양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프레임워크 및 MOU 체결

미국은 국무부 주도의 양자 핵심광물 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투자, 비축,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력 공고화

(체결국) 호주(2025.10.20.), 태국·말레이시아(2025.10.26.), 일본(2025.10.27.), 사우디아라비아
(2025.11.18.) 등 10개국에 이어 핵심광물 장관급회의(2026.2.4.) 계기 영국,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 11개국과 양자 프레임워크·MOU 체결 

美 국무부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보도자료(2026.2.4)를 통해 미국이 지난 5개월 동안 10건의 
핵심광물 협력 프레임워크·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회의 계기 11건을 신규 체결하였고 
17개국과는 관련 협상을 완료하였다고 발표 
※ 한편, 미국은 지난 2025.4월 우크라이나와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광물 등 천연자원 개발 및 수익 재투자 등에 합의

(주요 내용) 국가별로 상세 문안은 다소 상이하나, ▲ 핵심광물 가격 문제 해결 ▲ 채굴·가공 촉진 
▲공정한 시장 조성 ▲자금 조달 확대 등 핵심광물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 축소 및 공급처 다변화 추진

(가격 메커니즘 도입) 비시장 정책 및 불공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기반 시스템
(standard-based system) 채택 또는 고표준 시장(high-standard marketplace) 구축, 
가격하한제(price floor) 등의 수단을 마련 

※ 가격 메커니즘 관련 내용은 국가별로 일부 상이하며, 예컨대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는 가격하한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일본, 영국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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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가공 관련 투자 촉진)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가속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추진 / 특히, 호주와의 프레임워크는 양국 프로젝트에 대한 10억 
불 규모 투자 명시

(자산 매각 심사) 핵심광물 자산 매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미국의 투자를 우선 고려하여 
제3국의 투자 및 시장 진출을 제한

[미국의 양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현황(합의 문서 원문 공개 사례 중심)]

국가 체결 일시 합의 문서 주요 내용 성격

우크라이나 2025.4.30.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건 
투자 기금’ 설립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자산 개발(천연자원 수익 
50%를 재건 기금에 출자)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번영·발전 위한 장기적 
재정 지원 및 안보 보장 지지

조약

호주 2025.10.20.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공동 투자 확대 및 자금 조달 가속화(6개월 내 
미국 및 호주 프로젝트 내 최소 10억 불 규모 
자금 제공 명시)

정·제련 관련 규제 완화 

가격하한제 등 유사 조치를 포함한 가격체계 
마련 및 표준 기반 시스템 채택 등

광산자산 매각 시 협력 등

MOU

태국 2025.10.26.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MOU

탐사, 채굴, 정·제련, 제조, 재활용 관련 투자 촉진

광산자산 매각 및 외국인 투자 심사에 관한 
제도적 검토권 강화

가격하한제 등 유사 조치를 포함한 가격체계 
마련 및 고표준 시장 구축

MOU

말레이시아 2025.10.26.

일본 2025.10.27.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공동 투자 확대 및 자금 조달 가속화

정·제련 관련 규제 완화 

고표준 시장 구축 및 가격 책정 조치(pricing 
measures) 마련

광산 자산 매각 시 협력 등

MOU

영국 2025.2.4.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MOU

공동 투자 확대 및 자금 조달 가속화

정·제련 관련 규제 완화 

고표준 시장 구축 및 가격 책정 조치(pricing 
measures) 마련

광산 자산 매각 시 협력 등

MOU

자료: The White House(2025.5.1., 2025.10.20., 2025.10.26.a., 2025.10.26.b, 2025.10.27..), GOV.UK(2026.2.5.), 김
단비(2025.11.28.), 김동수(2026.1.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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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국무부 주도의 핵심광물 프레임워크 및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협약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 선호 기조 下 2025년부터 주요 광물 공급국 및 수요국과 지속적으로 
양자 협약 체결 중

최근에는 이러한 양자 협력을 바탕으로 다자 협의체를 통한 공급망 공조 강화, 구속력 있는 
다자 무역 협정 체결 등 동시 전개

※ 호주는 핵심광물 협력 프레임워크(2025.10.20.)를 통해 ▲표준 기반 시스템, 가격하한제 등 마련 및 ▲미래 핵심광물 
가격 책정 관련 글로벌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협력 旣합의 / 미국은 최근 핵심광물 가격하한제 등을 포함하는 
핵심광물 무역 협정 체결 추진 중 

3. FORGE(지전략적자원협력포럼), Pax Silica 등 다자 협의체 활용 

미국은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계기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 「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지전략적자원협력포럼)」의 출범 발표 

FORGE는 기존 MSP(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의 후속 기구로, 
MSP 의장국이었던 한국이 2026.6월까지 의장국 수임 예정 

* 2022.6월 바이든 행정부 시기 출범한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 /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등 16개국 및  EU 집행위 참여 중  

FORGE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젝트 협력을 지속할 전망으로, 
협력의 이점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가격 변동성, 수요 불확실성 등 시장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 정책 공조 등 모색 

한편, 미국은 2025.12월 「Pax Silica Summit(팍스 실리카 서밋)」을 개최하고 첨단 제조, 
AI 인프라,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생태계 구축 추진 중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Pax Silica 참여국은 핵심광물 공동 확보, 
연구 개발 협력, 인프라 구축 공조 등을 통해 AI 경제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 모색 

美 국무부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보도자료에서 Pax Silica를 중심으로 핵심광물 채굴, 정제·가공, 
최종용도, 재활용·재가공 등 공급망 전주기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주도하겠다는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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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자 협정 체결을 통한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 구축 추진

밴스 부통령은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개회사에서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preferential 
trade zone) 구축을 제안 

동맹·파트너국 간 핵심광물 관련 무역 블록을 형성하고, 무역 블록 내에서는 가격 하한(price 
floors)을 보장하여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 

가격 하한은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기준 가격(reference prices)으로 설정되며, 조정 가능한 
관세(adjustable tariffs)를 통해 유지 / 저가 광물 수입 시 관세 등을 통해 가격 하한 보장 

※ 美 전쟁부는 2025.7월 MP Materials社와 가격 하한을 포함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MP Materials社의 NdPr 제품에 대해 10년간 최소 110불/kg의 가격 보장 / 이러한 가격하한제가 보다 광범위한 
시장 기반 체계로 전환될 전망 

지난 1.14일 백악관은 핵심광물 232조 조사 결과 포고문 및 Factsheet를 발표하였으며, 
상무부 및 USTR에 가격 하한 등 무역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협정의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가공된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PCMDPs*)’의 높은 해외의존도 및 
가격 변동성, 국내 생산능력 약화로 인한 국가안보 취약성 등을 지적하며 관련 협상이 미진전될 
경우 관세 등 수입제한 부과 가능성을 시사

*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美 핵심광물 232조 국가안보조사 결과(2026.1.14.)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치 대상 가공된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PCMDPs)

권고 사항
상무부 및 USTR 주도로 무역상대국과 가격 하한 등 무역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협정 협상 추진 / 
협상 미진전 시 관세 등 수입제한 부과 필요 

상무부에 지속적인 수입 모니터링 및 국가안보 영향 평가 의무화 

추후 계획 180일 내 진행경과 보고 / 합의 미체결·미이행 국가에 추가 수입조정 조치 가능

자료: The White House(2026.1.14.a, 2026.1.14.b), 김수정(2026.2.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후 USTR은 2.26일 다자간 핵심광물 무역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ritical 
Minerals)에 대한 의견 수렴 개시 / 동 협정을 통해 가격 하한, 관세 등 가격 메커니즘 시행 및 
유사입장국 간 대체 시장 구축 전망  

USTR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역 협정을 통해 회복력 있고 왜곡되지 않은 대체 시장을 구축하여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실질적 재편을 추진 중 

동 무역 협정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일은 3.19일로, 이후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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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및 시사점 

美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주요 정책 어젠다로 인식하고 글로벌 주요국들과 
양·다자 핵심광물 협력 지속 추진 

2025년에는 양자 협력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문제 대응 / 양자 프레임워크·MOU는 
특정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 등 구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다자 협력으로의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 

하지만 저가 광물 공세, 수요 불확실성 등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 공조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자국중심주의 관점에서 추진하던 국내 정책을 국제화·
다자화하려는 움직임 관찰

※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美 시장의 수요는 제한적이므로(미국은 글로벌 코발트 소비량의 3.6%, 
니켈 소비량의 5.1%, 희토류 소비량의 1.7% 차지), 동맹·파트너국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영향력 확보 및 
공동 대응 필요(Baskaran & Schwartz, 2026.2.13.)

미국이 최근 추진 중인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 구상은 가격 하한 및 관세 등을 통해 역외 
저가 광물의 유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관찰 / 다만, 실질적 생산역량 확대 가능성, 최종재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

역외 저가 광물에 대한 관세 부과는 역내산 핵심광물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실제 핵심광물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 및 생산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공급망 
재구축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

핵심광물 가격 하한 설정 시 무역지대 내 거래 가격이 기존 대비 상승할 것이므로 역내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최종재 가격 또한 인상 가능 /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수요측이 
떠안는 구조에 대한 우려 제기 

미국은 상기 양·다자 협력 외에도 비축, 기업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모색 중 / 다양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전망 

美 수출입은행(EXIM) 주도로 120억불 규모 광물 비축 사업 ‘Project Vault’를 가동하고, 
MP Materials, Lithium Americas, USA Rare Earth 등 주요 핵심광물 기업 지분 인수를 통해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정책 전개 중 

미국이 추진 중인 범부처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이니셔티브를 통합된 정책 조율 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한다면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노력의 효과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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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사태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2.28.),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 및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군사 공격을 
선언하며 실질적 봉쇄 조치를 단행(3.1.) 

이란은 2025.6월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과 달리, 이스라엘 포함, 사우디 아라비아, 
UAE, 카타르, 바레인 등 인근 걸프국가 내 미군 기지와 美 대사관, 주요 에너지 시설 및 핵심 
인프라(공항, 항만 등)를 공격하며 대응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포함 최소 14척의 선박을 공격, 
물리적 봉쇄는 아니나 통과 선박에 대한 공격 위협 및 실질적 공격을 통해 사실상 해협 봉쇄 효과 
발생, 통과 선박 수 급감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글로벌 에너지·경제안보 리스크

유아름 전문관

<중동사태 따른 에너지·공급망 관련 경과>

(2026.2.28.) ▲미국-이스라엘 이란 본토 공격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2026.3.1.) ▲이란 혁명수비대(IRGC),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군사 공격 선언
(2026.3.2.) ▲이란 드론, 주사우디 美 대사관 및 정유시설(Ras Tanura) 및 카타르 라스라판(Ras Laffan) 

가스 액화시설 공격 → 사우디 정유시설 임시 가동 중단, 카타르 정부는 LNG 수출 중단 발표
(2026.3.3.) ▲ 이란 드론, UAE 주재 美 영사관, 푸자이라항 공격 ▲ 글로벌 최대 해운사 머스크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운송 중단 발표 ▲ 이라크, 호르무즈 봉쇄로 산유량 감축 
(2026.3.4.) ▲ 美 상원,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력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쟁 권한 결의안」 부결 

▲ 트럼프 대통령, 필요시 美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호송하겠다 언급 ▲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몰타 국적 컨테이너선 ‘사핀 프레스티지호’에 미사일 공격 

(2026.3.5.) ▲ 美 잠수함,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 격침 ▲ 이란 IRGC, 걸프 해역에 정박 중인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발표 → 뉴욕증시 하락

(2026.3.7.) ▲ 사우디 외무장관, 이란에 자국 에너지 시설 공격 지속 시 보복조치 통보 ▲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 걸프 이웃 국가에 대한 공격을 사과했으나 강경파 IRGC의 대중동 공격 지속 
▲ 이스라엘, 이란 석유 저장시설 공습

(2026.3.8.) ▲ 이란 드론, 바레인 담수화 시설 공격 ▲ 쿠웨이트 석유공사, 아부다비 석유공사 원유 생산 및 
정유 처리량 감축 발표 ▲ 라이트 美 에너지부 장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로 몇 주 안에 유가 
내려갈 것이라 언급(ABC, CNN 인터뷰) 

(2026.3.9.) ▲ 트럼프 대통령, ‘전쟁 마무리 수순’이라고 언급(CBS 인터뷰), 이후 유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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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및 중동 전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급등, 군사 충돌 전 
배럴당 약 $70였던(2.27.) 유가는 $100 이상까지(3.8.) 상승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이 막힌 중동 산유국들은 생산량 감축을 결정, 
카타르 LNG 수출 무기한 중단(3.2.), 쿠웨이트와 UAE 아부다비 석유공사 원유 생산감축 발표(3.8.), 
이라크는 원유 생산량 절반을 감축

서부텍사스원유(WTI)는 배럴당 $67(2.27.)에서 $109.05를 기록(3.8.), 브랜트유도 배럴당 $109을 
기록하며 급상승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CBS와 인터뷰에서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다’고 언급하자(3.9.) WTI는 배럴당 $85까지 하락

천연가스 선물가격 또한 상승, 카타르가 LNG 수출 시설 가동을 중단하며 네덜란드 TTF는 
약 50%, 동북아 JKM은 약 40% 이상 상승, 반면 미국산 헨리허브(HH) 가격 상승폭은 11% 
수준에 그침   

[그림 1]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변화 추이 (2026.2월~3월) 

원유(WTI) 가격 변화 추이 (단위: USD/Barrel) 천연가스 가격 변화 추이 (단위: USD/MMBtu)

자료: 한국석유공사, Trading Economics

호르무즈는 일 평균 2,000만 배럴(전 세계 원유 소비 약 20%)이 통과하는 물류 병목이며, 전 세계 
LNG 교역의 약 20%가 통과 → 봉쇄가 아니어도 통과 선박에 대한 공격 위협만으로 
보험·운임·해지 비용 상승(EIA, 2025.6.16.)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전쟁 위험 보험료는 기존 선박 가액의 약 0.25%에서 3%로 
약 12배 급등(FT,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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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원유 운송 병목점 지도 /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유 국가별 수출입 현황

자료: EIA(2024), FT(2026.3.3)

이란은 분쟁 발생 시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여러 차례 시사했으나* 완전 봉쇄는 미이행, 
그러나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실질적 해협 봉쇄를 단행

* ▲ (1979-1989년) 이슬람 혁명 초기 및 이란-이라크 전쟁 ▲ (2011-2012년) 핵협상·제재 국면 ▲ (2018~2019년) 
美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복원 ▲ (2025.6월) 이란-이스라엘 무력충돌

물리적 차단에는 한계가 있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 등을 통해 봉쇄

이란은 이라크 영해에 정박중인 유조선 2척(3.11)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스라엘, 
태국, 일본 선적 등 외국 선박 최소 14척을 공격, 그러나 중국 국적의 일부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FT, 2026.3.7.)* 

* 2.28.일부터 3.6일까지 최소 10척의 선박이 자동 식별 장치에 입력하는 목적지 신호를 ‘중국인 선주’, ‘전원 중
국인 선원’, ‘무슬림 선박’ 등으로 변경해 호르무즈를 통과  

美 잠수함이 인도양 공해상에서 이란 호위함을 격침하면서(3.5.) 군사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인도양까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 발생 

사태 장기화 및 확전 시, 주요 에너지 수송로(오만만에서 선적된 에너지는 스리랑카 공해상에서 말라카 
해협으로 이동)인 인도양 해상 항로의 안전 문제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존재

2. 글로벌 에너지·물류 시장 충격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 압력 확대) 해상 운송 차질과 에너지시설 공격으로 인한 생산 감축 
및 수출 중단, 저장 유조선 부족 문제 등으로 공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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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이란 원유 생산량은 하루 345만 배럴로 전 세계 공급량의 3%에 미치지 못하나(EIA), 호르무즈 
봉쇄와 역내 군사 충돌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송이 중단되며 유가·천연가스 가격이 급상승 →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

(천연가스) 사태 장기화 시 원유보다 더 큰 문제는 천연가스 수급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유 비축량에 
비해 LNG 비축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금번 중단된 카타르의 액화 설비 가동이 재개돼도 이전 생산량 
회복에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전유진, 2026) 

카타르가 중단한 LNG 물량은 550만 톤으로 글로벌 수요의 약 1.5%이지만, 향후 카타르 
천연가스 시설에 대한 이란의 추가 공격 시 카타르산 LNG 의존도 높은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 발생할 전망  

(석유 화학제품) 중동 석유화학 제품 수출 차질, 글로벌 에틸렌 생산설비에서 사우디 7.8%, 
이란 3.5%, 글로벌 헬륨 생산에서 카타르 약 19.1%를 차지하며,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위치 
→ 충돌 장기화 시 석유화학 제품 원료인 나프타(Naphtha) 조달 차질로 석유화학제품(에탄올, 
메탄올, 요소수 등) 가격 상승 우려(전유진, 2026)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하는 헬륨의 경우 우리 총 수입의 64.7%를 카타르에 의존 (한국무역협회 
통계, 2025년기준)

(해상 물류 및 보험 시장 충격) 호르무즈 해협 위험 증가로 ▲ 해상 보험료 급등 ▲ 선박 운항 
중단 및 선박 대기 증가 등으로 글로벌 해운 공급망 교란 발생

상하이컨테이너운임 지수(SCFI) 1333.11(2.27.)에서 1489.19(3.6.)로 상승, 2025.6월 이스라엘의 
對이란 공격 시 SCFI 지수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과 달리 2026년 미국의 이란 공격은 글로벌 
해운 불안을 반영해 지수 급상승

호르무즈 해협 일평균 항행 척수는 약 150척이나 현재 90% 이상 급감, 약 200척 이상이 걸프만 및 
오만만에 계류 중(Al-jazeera, 2026.3.5.)

유조선의 스폿 운임을 나타내는 유조선지수(World Scale, WS)는 224.7포인트(2.27.)에서 
465.56포인트(3.3.)로 급등, 중동과 극동 노선을 오가는 초대형유조선(VLCC)의 하루 용선료도 
$218,154에서 $423,736로 두 배 이상 상승

사태 장기화 시 보험료 및 해상 운임 급등으로 중동산 에너지 수입과 상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 

호르무즈 해협 외 인근 홍해, 인도양 등의 리스크 발생 확산 우려도 제기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로인 홍해 밥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이란 프록시(proxy)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또는 수에즈 운하 통과 선박에 대한 무장세력의 공격 시 유럽-아시아 간 물류 
이동 차질 발생 예상되나, 하마스, 헤즈볼라 및 후티반군 모두 2025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력화 되어 실질적 공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그러나 美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군함을 격침(3.5.), 향후 인도양 해운 리스크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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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해운 현황(2026.3.5.기준)

자료: Marinetraffic.com (2026.3.5.검색) 

* ▲ (빨강) 유조선(tanker) ▲ (초록) 화물선(cargo vessels) ▲ (하늘) 예인선 및 특수선(tugs & special craft) /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두 개의 화물선은 이란 국적 선박 

(거시경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및 美 달러 강세 우려

유가 배럴당 $100이상 지속 시 물가 상승, 무역수지 악화 및 성장률 하방 압력 확대

※ 국제 유가 10% 상승 → 세계 물가 0.4% 상승(IMF), 소비자물가 0.2% 상승 전망(한국은행)

유가 상승은 달러 강세를 유도, 유가 10% 상승 시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0.5~1% 상승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사태 장기화 시 유가·시장 심리·인플레이션 등에 영향을 미쳐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 언급하며, 아시아 원유 수입국, 태평양 도서국, 
저소득국에서 중동 사태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 높다고 부연 (Bloomberg, 2026.3.5.)  

3. 주요국 경제안보 영향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약 82%는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 수출, 
국가별 비축분으로 단기 내 실질적 공급 차질은 제한될 것이나 사태 장기화 시 유가 상방 압력 
지속, 아시아 및 EU 국가 에너지 수급 위험이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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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총 원유 수입 중 중동산 비중 약 39.5%로, 이중 제재를 우회해 들여오는 이란산 원유 포함시 
최소 40~45%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유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FT, 2026.1.8. 중국세관통계)

원유 재고 약 4~5개월 치 확보 중이며, 사태 장기화 대비 원유 조달 차질을 우려해 중국 정부는 
국영 정유사에서 정제품(휘발유, 경유) 수출 중단을 지시(3.5.)

중국의 원유 비축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이 막힌 
중국 민간 정유사에게 이란 원유 공급 중단은 이중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  

(인도) 인도는 2025년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에 합의, 이후 중동산 
에너지로 대체해 인도 LNG 수요 약 65%, LPG 95%를 중동에서 수입, 비축량 최대 2주로 에너지 
부족을 우려한 인도 정부는 러시아산 LNG 구매 고려 중

(일본) 일본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90% 이상이나*, LNG 대중동 수입 의존도는 10% 미만. 
비축량은 정부 및 민간 재고 등을 포함해 원유는 254일, LNG는 90일분 보유 중  

* ❶사우디(40.4%) ❷UAE(39%) ❸쿠웨이트 8.3% (METI(日), 2023년)

(EU)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이미 러시아산 PNG 의존량을 미국과 카타르산 LNG로 다변화, 
EU의 카타르산 LNG 의존도는 10% 미만으로 아시아 국가에 비해 타격은 적을 것으로 예상

그러나, EU의 천연가스 재고가 2월 말 기준 29.98%로 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우 낮아 중동 
사태 장기화 시 아시아 국가와 천연가스 확보 경쟁 가능성도 존재

반면, 중동산 원유 및 LNG 대체 공급국으로 미국산 에너지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 또한 대체 수입국으로 레버리지를 얻을 것으로 전망 

미국은 에너지 자급율 약 83%로 해외 에너지 의존도 낮으나,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시 ▲ 자국 에너지 가격 상승 ▲ 인플레이션 압력 ▲ 금리 정책 영향 등 발생 가능

중단기적으로 중동산 에너지 수급이 막힌 아시아 및 유럽국가의 미국산 원유 및 LNG 수요가 
높아지고, 정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미국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착 시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어져 저유가 정책을 표방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러·우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에너지 수출에 차질을 빚었던 러시아는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지정학적 레버리지 확대 가능

알렉산드로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에너지 기업들과 면담에서 유럽행 LNG를 인도와 중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3.6.), 인도 정부 또한 러시아산 LNG 구매를 고려 중 

라이트 美 에너지부 장관은 CNN, ABC와 인터뷰(3.8.)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폭등 
안정화를 위해 인도 측에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제안, 베센트 美 재무부 장관은 유가 안정화를 
위해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해 30일 동안 구매 승인을 발표(3.12.) 했으나, 이는 단기 
조치일 뿐 대러 제재 완화 의도는 아니라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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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중동사태는 에너지 안보와 국가 안보의 밀접성을 상기시키는 사례로(Daniel Yergin, 2026), 
미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국으로 부상한 반면 아시아 국가와 EU는 여전히 에너지 대외수입 
의존도 높아, 향후 에너지 안보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향후 유럽 및 아시아 국가 간 대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특히 LNG의 경우, 카타르산 LNG 수입 대체국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가 거론되고 있으나 미국과 
호주의 수출 시설 대부분의 물량이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고, 캐나다는 현재 가동 중인 LNG 
Canada 여유 물량이 제한적이라 증산보다 기존 현물 물량의 재배치에 따른 아시아와 
유럽 국가 간 LNG 확보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카타르는 세계 LNG 수출비중의 약 20%를 차지하며, 카타르 LNG 수출 중 84%가 아시아 국가로 수출

4. 시사점

미국은 이란 공습 이후 유가 급등에 직면하며, 글로벌 공급 확대 및 호르무즈 안정화를 통한 
저유가 유지 전략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관찰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전략 1순위는 저유가 유지(배럴당 $40 이하 목표)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확보 및 미국 내 원유·가스 생산 확대 등을 통해 공급·확대 정책 추진(유아름, 2026)

그러나, 이란 공습 이후 일주일 만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 급등하며 美 행정부의 
저유가 정책에 부담 확대 

라이트 美 에너지부 장관은 인도에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제안하고(3.8.),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사태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언급(3.9.)하는 등 유가 안정조치에 집중

금번 중동사태는 우리 경제의 에너지 의존 구조에 기반한 경제안보 리스크를 현실화한 사례로, 
비축·수입선다변화·우회항로 개발 등 구조적 대응 필요성 제기 

(수입 현황) 원유 수입의 63.1%*, LNG 수입의 36%**를 중동에 의존하며,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 ❶사우디(32.2%) ❷미국(16.4%) ❸UAE(13.7%) ❹이라크(9.4%) ❺쿠웨이트(7.8%)

** ❶호주(26%) ❷카타르(24%) ❸오만(12%) ❹말레이시아(12%) ❺미국(11%) (관세청, 2024년)

사우디(동서 송유관 → 홍해 얀부(Yanbu) 항)·UAE(Abu Dhabi 송유관 → 오만만(Fujairah)산 
원유와 달리 이라크·쿠웨이트산 원유 및 카타르산 LNG는 우회항로 없어 수급 차질 전망 

(영향) 사태 장기화 경우 ▲유가 상승 ▲대체물량 확보 경쟁 심화 ▲홍해 병목 리스크 ▲공급망 교란 등 
발생 가능성 우려 

(대체물량 확보 경쟁 심화) ▲ 중국, 인도, 일본, EU 등 중동산 에너지 의존국의 대체물량 확보 
경쟁 심화 ▲ 물류 비용 증가 상승으로 호주-미국 대체 물량 확보 시 추가 운임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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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병목 리스크) 밥엘만데브 해협, 수에즈 운하(홍해) 등으로 확전 시 ▲ 미국산 LNG 및 
원유 수입 운송 차질 ▲ 글로벌 운임·보험료 상승 등 추가 비용 부담 확대

(공급망 교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 사례는 대체로 상선에 집중,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재(알루미늄 등) 공급망 교란 우려 증가

(카타르 생산 차질 파급 확대) LNG는 원유 보다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생산 중단 이후 
재개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카타르의 LNG 정상화 지연에 따른 글로벌 LNG 
거래망 리스크 확대 

(정책적 함의) ▲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 해상 병목점(chokepoint) 관리와 에너지·물류·금융을 
포함한 통합 경제안보 대응 체계 구축 ▲ 우회항로 개발 ▲ 중동 정세 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외교 및 
전략적 협력 강화 필요 

호르무즈 해협 발 해운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항로로 북극항로와 향후 건설 예정인 
이라크-튀르키예 개발로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항로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병존해 실질적 한계 노정(강문수, 이지은, 2025)

[표 1] 대안항로 비교 분석(2026.3.9.일 기준)

항목 기존 항로 북극항로 개발 로드 IMEC

주요경로
동북아 → 호르무즈 / 

밥엘 만데브(홍해)
→ 수에즈운하→ 지중해

동북아→
러시아 북극해→북해

이라크→튀르키예
→유럽

인도→ UAE/사우디/
요르단/이스라엘→유럽

운송거리
(상하이

-로테르담)
20,000km 12,840km 

(30~40% 단축) 14,000~16,000km 12,000~14,500km

운송기간 30~35일 20~23일 
(해빙기 기준)

변수 많아 추정 곤란
(환적 많음)

불확실, 철도+항만 
환적 줄일 경우 수일 단축

운임비용 기준(100%) 30~40% 절감 예상 환적·내륙비·보안비용 
등으로 절감폭 제한적

인프라 완공시 
절감 가능

장점 인프라 완비, 
대규모 물동량 처리 가능

해상 병목 회피,
거리 절감 가능 해상 병목 회피 美·EU·인도 협력 기반 

전략적 연계성

단점 지정학 병목, 
이란-예멘 위협 상존

북극기후 변수,
인프라 낙후

정치불안, 건설 지연, 
환적 리스크

美 정권교체로 프로젝트 
지속성 불투명

지정학 리스크 이란·후티 반군 공격,
테러 공격, 해적 등

북극기후,
러시아 경로 강제 등

이라크 내전, 테러공격(IS), 
튀르키예-쿠르드 갈등

중동정세, 
美 정책 변화

인프라 성숙도 높음 낮음 초기단계, 승인/건설 중 초기단계(MOU 수준)

자료: 유아름(2025)

실질적·상업적 운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안항로 구축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에너지원 
공급선 다변화, 호르무즈 해협 우회 인프라 보유 국가(사우디, UAE)와 상시 공급 협력 강화 등 
전략 병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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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EU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산업가속화법
(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이 공식 발표(3.4.)

EU의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이 공식 발표되었으며, 동 법안은 당초 2025년 
4분기 제안이 예고된 이후 회원국 간 이견 등으로 발표가 여러 차례 연기되어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2026년 2월 말로 일정이 조정된 뒤 2026년 3월 4일 최종 초안이 공개

EU의 산업가속화법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럽산 우대’ 방향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중심의 역내 산업 우대, 무역파트너국과의 산업 이해관계 충돌,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

한편,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역내 산업 간 이해관계 충돌 등을 
이유로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짐

집행위원회 내부 조율을 위한 집행위원단 회의(College of Commissioners)에서 EU 원산지요건 
적용 범위와 외국인 투자 조건 등 주요 쟁점 조항이 일부 완화·수정되면서 법안 초안이 공식 발표

EU 산업가속화법에서 다루는 산업과 정책 조치가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산업과 그 활동 범위를 포괄함에 따라, 산업가속화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

특히 동 법안은 공공조달 및 보조금 지급 조건 설정, 외국인투자 규제,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EU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어,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생산·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아울러 법안 초안에는 해당 조치가 EU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EU가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안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제도화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

Made in Europe 규정 (EU 산업가속화법) 
발표 및 영향

임산호 선임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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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구성 및 목적) 해당 법안은 6개 장(Chapter)과 5개 부속서(Annex)로 구성

(구성) 법안은 전략산업의 공급망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제3장과 제4장, 그리고 
부속서 II와 III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EU 원산지요건, 저탄소 기준, 외국인 투자 규제 조건 등을 규정

특히 해당 규정은 철강·배터리·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안의 구체 내용에 따라 한국 기업의 진출, 투자 및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우려되어 왔음 

<법안의 구성>

동 법안은 6개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일반 규정: 법의 목적 및 적용 범위 등)과 
제6장(최종 규정: 법의 운영 및 집행 절차 등)을 제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장(허가 및 행정절차) : 산업 프로젝트 허가 간소화 및 신속화 관련 규정

3장(EU 전략산업 가치사슬 강화) :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시 EU 원산지·저탄소 기준 규정 

4장(외국인투자규제 강화) : 전략산업 대상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조건 및 심사 절차 규정

5장(산업제조 가속 영역) : 산업단지 및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제조 가속화 지역 
지정 및 지원 관련 규정

부속서(Annex)는 총 5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속서 I(전략 산업 목록) : 동 법에서 지정한 전략 제조 산업 분야규정

부속서 II(EU 원산지 및 저탄소 기준):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시 적용되는 EU 원산지 및 
저탄소 요건규정

부속서 III(차량 EU 원산지 규정) : 전기차 등 차량에 대해 EU 내 조립 및 부품 로컬 콘텐츠 
기준규정

부속서 IV(Regulation (EU) 2018/1724 개정) : 단일 디지털 게이트웨이 등 행정 절차 
디지털화 관련 규정 개정

부속서 V(Net-Zero Industry Act((EU) 2024/1735) 등 개정) : 공공조달 및 지원 정책에서 
EU 원산지 요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존 법안 개정

(목적) 동 법은 ▲ EU 전략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공급망 회복력 및 경제안보 확보 ▲ 산업 
탈탄소화 및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 

전략산업 부문에서 일부 교역 파트너가 EU의 공급망 의존성을 경제적·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EU의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위험 요인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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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U는 산업기반과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후 전환을 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

(목표) 산업가속화법에서는 현재 EU GDP의 14.3% 수준인 제조업 비중을 2035년까지 20%로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해 ▲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가속화 ▲ 단일시장 접근 보장 ▲ 제조업 일자리 창출 
▲ 산업 탈탄소화 및 기후 성과 개선 ▲ EU 시민·기업의 필수 원자재 및 제품 접근성 확보 등의 
정책 수단을 추진

(전략산업 가치사슬 강화) 전략산업 제품에 대해 EU 원산지 및 저탄소 요건을 도입하고, 
이를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제도 등 정책수단을 통해 적용 (제3장, 부속서 I·II·III 참조)

산업가속화법은 전략산업 부문의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제도에 EU 원산지 및 저탄소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

이를 통해 공공 구매력과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EU산 및 저탄소 산업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법안은 공공조달이 EU GDP의 약 14%(약 2조 유로)에 달하는 규모이며 역내 시장이 4억 5천만 명의 
단일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서문 中), 이러한 시장 규모와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 EU 원산지 및 
저탄소 기준을 확산시키려는 산업정책적 의도를 드러냄 

법안에서는 전략산업으로 ▲ 에너지집약산업 ▲ 넷제로기술산업 ▲ 자동차 산업을 지정하며, 
해당 산업이 EU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에 중요하며 EU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고 설명  

전략산업은 건설,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 및 방위 산업 등 하류산업의 공급자 역할을 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가치사슬의 기반을 형성하고 기후 전환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

넷제로 기술 산업뿐 아니라 철강·시멘트·화학 등 에너지집약 산업까지 전략산업 범주에 포함시켜, 
기후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 기반을 유지·재강화하려는 의도로 산업정책, 경제안보 정책, 
기후정책의 결합으로 작용 

<전략산업의 분류> (부속서 I 참조)

에너지집약산업은 건물, 인프라 및 자동차 등에 활용되는 철강, 시멘트·콘크리트, 알루미늄 등의 
산업을 포함하며, NACE 코드 기준 C17(종이 및 펄프 제조), C19(정유, 코크스 제조), C20(화학), 
C22(고무, 플라스틱), C23(시멘트, 유리, 세라믹), C24(철강, 금속) 산업 포함
넷제로 기술 산업은 ▲ 태양광 ▲ 풍력 ▲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 ▲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 수소 ▲ 바이오 가스·메탄 ▲ 탄소포집·저장(CCS) ▲ 전력망 ▲ 원자력 에너지 ▲ 수력발전 
▲ 에너지효율 기술 등을 포함하며, 규정(EU) 2024/1735 제4조 제1항에서 정의된 산업을 의미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을 포함하며, NACE 코드 C29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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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산지 요건과 관련해 ▲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 관세동맹 체결국 ▲정부조달협정(GPA) 
당사국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EU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EU산과 동등하게 인정 가능

다만, 집행위원회는 해당 제3국이 관련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이 EU의 공급망 안정성 또는 경제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임입법을 통해 
이러한 동등 인정 범위를 제한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

특히 이러한 조항은 산업가속화법 초안이 최종 발표되기 직전에 추가·수정된 사항으로, EU 외 
공급업체의 공공조달 참여 범위를 둘러싸고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가능성 존재

전략산업 제품의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제도에서는 저탄소 제품과 EU 역내 생산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2029.1.1. 이후 개시되는 조달 및 지원 
절차부터 적용 예정

<에너지집약 산업제품 공공조달 저탄소·EU 원산지 최소 기준>

철강(건물, 인프라, 민간목적의 자동차에 사용 시) : 전체 철강량 중 25%는 저탄소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건물 및 인프라에 사용 시) : 전체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5%는 
저탄소 및 EU 원산지 

알루미늄(건물, 인프라, 민간목적의 자동차에 사용 시) : 전체 알루미늄의 최소 25%는 
저탄소 및 EU 원산지 

해당 기준은 공공조달 뿐 아니라 공공지원 제도 및 관련 정책 프로그램에도 적용되며, 세부 저탄소 
기준과 산정 방식은 집행위원회가 마련하는 이행입법(implementing acts)을 통해 구체화 될 예정

동 기준은 저탄소 산업제품과 EU 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EU 기업의 시장 형성과 규모 확대를 촉진하여 EU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선도 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

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우 EU 원산지 요건 적용에서는 일정 부분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공공조달 및 지원 제도에서 적용되는 저탄소 기준과 산업별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실제 시장 접근성은 해당 기준 충족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절차에서 구매(리스·임대 포함)되는 전기차(▲ 신규 순수 전기차(PEV) ▲ 차외 충전형 
하이브리드 전기차(OVC-HEV) ▲ 연료전지 차량(FCEV))는 역내 조립 조건 등 Annex III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규정 발효 후 6개월부터 적용 예정

민간 판매시장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역내 조립 의무와 
같은 조건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 재배치 압력을 높이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기반한 
공급망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 제기



23 III. 경제안보 현안 Economic Security Review

현재 EU는 배터리 및 핵심 부품의 외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의 
EU 내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

해당 조항은 특히 투자 위축 가능성을 둘러싼 회원국 간 입장 차이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공급망 경직성으로 인한 비용 확대 우려, 그리고 무역 파트너의 보호주의 비판 가능성 등 다양한 
논쟁을 야기 중

한편, 산업가속화법은 집행위원회에 EU 원산지 요건 및 저탄소 기준을 보완·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U산 제품의 생산 및 사용 확대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 

집행위원회는 위임입법(delegated acts) 및 이행입법(implementing acts)을 통해 전략 산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EU 원산지 요건 및 저탄소 기준의 세부 내용, 탄소 배출 산정 방식, 
인증 및 검증 절차 등을 구체화할 수 있음

<공공조달·지원 대상 전기차 원산지 요건>(Annex III 참조)

EU 내 조립: 차량은 EU 내에서 조립되어야 함

부품 원산지 기준: 배터리 제외 차량 부품의 EU 원산지 비율이 가격 기준 70% 이상

배터리 기준: 구동 배터리(traction battery)에서 셀 포함 최소 3개 핵심 부품이 EU 원산지여야 함

추가 원산지요건

배터리는 (셀, 양극활물질, 배터리관리시스템 포함) 핵심 부품 5개가 EU 원산지여야 함

전동 파워트레인 부품의 EU 원산지 비율은 가격대비 50% 이상

주요 전자 시스템 EU 원산지 비율은 가격대비 50% 이상

적용시점: 해당 기준은 규정 발효 후 6개월부터 적용 예정이나, 배터리 5개 부품·파워트레인·
전자 시스템 요건은 규정 발효 후 3년 뒤 적용
※ Regulation (EU) 2018/858에서 정의된 소형 전기차(M1E 하위범주)의 경우,

EU 내 조립: 차량은 EU 내에서 조립되어야 함

(다음 조건 중 하나 만족)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부품의 EU 원산지 비율이 가격대비 70% 
이상이거나, 구동 배터리에서 셀 포함 최소 3개 핵심 부품이 EU 원산지

※ 계약당국은 다음 경우 원산지요건에 대해 면제 가능

특정 제품·서비스를 한 경제사업자만 공급 가능하고 합리적 대체재가 없는 경우

적합한 입찰 또는 참여 요청이 없는 경우

요건 적용 시 과도한 비용 발생(비용 차이 25% 초과) 또는 운영·유지관리상 기술적 비호환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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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세부 기준과 적용 범위가 집행위원회의 입법 조치를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투자)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정은 신흥 전략 제조산업에 대한 1억 유로 초과 투자에 
적용되며, 투자자의 국적이 속한 제3국이 해당 산업의 글로벌 제조역량의 4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 (제4장 참조)

적용 대상 산업은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위한 배터리 기술 및 가치사슬 ▲전기차 관련 산업
(순수전기차, 차외 충전형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 전기차) ▲ 태양광 기술 ▲ 핵심원자재의 
채굴·가공·재활용 등임

이러한 투자에 대해 투자당국(Investment Authority) 또는 EU 집행위원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투자 시행 불가능

다만 ▲ EU와 경제동반자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는 투자 ▲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투자 ▲ 포트폴리오 투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승인 대상 외국인 투자는 EU 참여 확대, 기술 이전, 연구개발 투자, 고용 유지 등과 관련된 
6개 조건 중 최소 4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아래 표 참조)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조건>

규정 발효 후 12개월부터, 외국인직접투자는 아래 6개 조건 중 4개 이상을 충족해야 승인 
가능하며, 이중 EU 노동자 50% 고용 조건은 필수 요건으로 규정

외국인 투자자는 EU 기업 또는 자산에 대해 지분 49% 이하로 지분 제한

투자는 EU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EU 파트너의 경영 참여, 기술이전, 
산업역량 강화 등이 보장되어야 함

외국인 투자자는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제공 및 기술 노하우 이전 필요

외국인 투자자는 EU 내에서 연매출의 최소 1%를 R&D 투자

투자 관련 인력 중 최소 50%를 EU 노동자로 고용 (해당 조건은 반드시 준수 必)

외국인 투자자는 EU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공개하고, EU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 투입재 중 최소 30%를 EU에서 조달 노력  

법안에서는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제조 역량의 40% 이상을 
특정 국가가 보유한 산업에 투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태양광, 배터리 셀 및 소재,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는 측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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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는 통지 접수 후 약 60일 이내 회원국의 투자심사당국(Investment Authority)을 통해 
승인 또는 거절 여부가 결정되며, 투자 승인은 해당 투자가 EU 산업에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판단

EU에서 외국 기업이 EU 기업 30% 이상 또는 EU 역내 자산의 30% 이상을  확보하려는 경우, 
해당 투자 계획을 사전에 해당 회원국의 투자심사 당국에 통지해야 하며, 당국은 이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 규정 발효 1개월 이내 각 회원국은 투자심사 당국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 투자 심사와 승인 여부를 담당

4단계 절차를 거쳐 심사 : 투자 사전 통지 → 회원국 투자심사기관 심사 → EU 집행위원회의 
의견 제시 또는 개입 → 투자 승인 이후 지속적 모니터

동 법은 외국인투자 심사과정에서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집행위원회는 투자심사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임입법을 통해 신흥 전략산업 
목록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규제 대상 산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허가 신속화 및 산업가속화 지역 도입) (제5장, 제6장 참조)

산업 제조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산업 활동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규정

기업이 산업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허가를 보다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

아울러 산업 프로젝트 관련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 단일 디지털 게이트웨이
(Single Digital Gateway, Regulation (EU) 2018/1724)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과 효율성 강화

규제 간소화와 투자 촉진을 강조해 온 집행위원회의 산업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

모든 회원국은 에너지집약 산업·자동차 산업·탄소중립 기술 분야의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규정 
발효 후 12개월 이내 ‘산업제조 가속화 지역(Industrial Manufacturing Acceleration Area)’을 
최소 1곳 이상 지정해야 하며, 이는 산업단지·클러스터 형태의 제조 집적 지역을 의미

해당 지역은 전략산업 프로젝트를 집적하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회원국은 
허가 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에너지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및 인력 지원 등 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

3. 평가 및 전망 

회원국들은 물론 집행위원회 내에서도 산업가속화법에 대해 정치적 대립 및 반발이 상당함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변동이 많을 것으로 전망

산업가속화법의 역내 생산 요건 및 ‘유럽 우대(European preference)’ 규정 도입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정책 방향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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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가속화법은 2025년 12월 초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체코를 중심으로 9개 회원국(에스토니아·

핀란드·아일랜드·라트비아·몰타·포르투갈·슬로바키아·스웨덴 등)이 역내 생산 중심의 규정이 경쟁·가격·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발표 일정이 2026년 1월 말로 연기

* 이들 회원국은 공동 서한을 통해 ‘유럽 우대’ 성격의 규정을 도입할 경우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EU가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무역 파트너라는 인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역내 제조 기반 강화를 위해 강력한 EU 원산지 및 역내 생산 요건 도입을 
지지하는 반면, 독일 등 국가는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 공급망 비용 증가, 글로벌 가치사슬 
교란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 중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산업가속화법 기존안에 대해 통상총국(DG TRADE), 국제파트너십총국
(DG INTPA), 경쟁총국(DG COMP) 등 9개 핵심 정책 부서가 보호주의적 성격과 통상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기

기존에 유출된 초안에서는 EU 원산지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trusted 
partners)’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산업가속화법을 주도한 성장총국(DG GROW)과 통상총국(DG TRADE) 간 입장 차이

최종 제안에서는 통상총국(DG TRADE)의 의견을 반영해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 까지 EU 원산지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정

* 경쟁총국(DG COMP)은 보조금·조달에서 유럽산 요건 강화에 따른 내부시장 경쟁제한·국가보조금 왜곡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파트너십총국(DG INTPA)은 개발협력 및 글로벌 파트너십과의 정합성 문제를 제기 

산업가속화법은 집행위원회 제안 단계에서 막판 협상을 통해 일부 조항이 수정된 상태로 
발표되었으며, 회원국·의회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유럽산 
콘텐츠 요건·신뢰 파트너 범위 등 핵심적인 부분의 추가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

* EU 입법은 집행위 초안 발표 후 유럽의회(705명 의원) 심의 → EU 이사회(27개 회원국 대표) 심의 → 삼자협상
(Trilogue)을 거쳐 확정

산업가속화법은 넷제로기술 및 전략산업에서 EU의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우리 기업에는 역내 생산 확대 압력 등 부담 요인이 존재하는 
한편 중국 견제에 따른 상대적 협력 확대 가능성도 병존

법안에서는 EU의 경제안보 강화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산업정책 
조치 필요성을 정당화

기존의 자유무역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안보, 기후정책, 산업정책을 결합한 통합적 산업정책
으로의 전환을 추진 

EU 역내 투자 및 산업 개발 구조 뿐 아니라 공공조달과 지원 제도를 통해 공급망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조달 전략, 공급업체 선정, 비용 구조 등에도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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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가속화법은 FTA 체결국 등 동맹국에 대한 예외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산지·저탄소 기준, 
투자 조건을 통해 EU 내 부가가치 창출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EU 현지 생산 및 공급망 참여 
확대 압력으로 작용 전망

자동차 업계의 경우, EU 내 조립 조건이 완성차 및 부품 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

철강, 알루미늄 업계의 경우, 공공조달에서 저탄소 철강·알루미늄 비율 25% 의무 사용 조건으로 
준수 부담 및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 

우리 기업들은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성 악화에 따른 반사이익과 동시에 현지 생산·투자 확대 압력, 
EU 기업과의 경쟁 심화라는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EU의 전략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파트너로 
포지셔닝해야 하는 상황

EU 기업 우선 기조가 강화하고 있는 만큼 EU 역내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고, 단기간 대체가 어려운 부문일수록 향후 EU의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로 참여 가능

배터리 산업의 경우 EU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 및 소재·장비 업체에는 공급망 현지화 
압력과 협력 확대 기회가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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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 美 행정부 다양한 대체 수단 마련 중(2.20)

(주요 내용) 美 행정부, IEEPA* 기반 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부과 발표(2.20.)

*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비상시 美 대통령에게 경제 거래를 규제할 다양한 권한 부여

전 세계 대상 150일간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발표(2.20.) / 트럼프 대통령, 하루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상향한다고 발표(2.21.)

아울러, 美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2.22.)

(평가) 주요 언론은 美 행정부가 IEEPA가 아닌 다른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권한 행사에는 기존에 비해 더 엄격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분석 

한편, 旣징수 관세 환급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  

출처: New York Times(2.20.), Reuters(2.20.), Reuters(2.22.), 연합뉴스(2.23.) 등

중국 상무부, 일본 기업 20개社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2.24)

(주요 내용) 中 상무부, 20개 일본 기업·기관 수출통제 명단에 지정(2.24, 즉시 발효)

미쓰비시 계열 조선, 항공, 엔진, 해양기계 관련 5개사 및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관련 6개사,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중공업, 방산 분야 20개社 대상

중국 수출업체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전면 금지 / 해외 기관 및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의 제공 금지

이외, 미쓰비시 머티리얼즈, 자동차 제조업체 스바루 등 20개 일본법인을 ‘관심 명단’에 지정 / 
상기 법인에 수출시 위험평가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이중용도물자 수출에 대한 심사 강화

(평가) 방산, 자동차, 중공업 등 일본 핵심 산업을 직접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조치로 평가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이어진 보복 조치의 
연장선으로 법적제재를 통해 방산, 조선, 중공업 분야 일본기업의 핵심 공급망을 공식적으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대일본 공세 수위를 상향했다는 평가

출처: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2.24.), NHK(2.25), 매일경제(2.25.)

(기간: 2026.2.18.~2026.3.4.)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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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글로벌 경제 전방위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주요 내용)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해당 해역의 
물류가 마비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이란 혁명수비대의 동 해협 봉쇄 선언 및 글로벌 해상 보험사들의 이란 영해 페르시아만 일대의 
위험 보험 인수 중단 등으로 해당 영역의 물류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비축유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단기 대응 가능

(평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동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식량 위기 등으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 우려

해협 봉쇄에 더하여 사우디, 카타르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이 겹치면서 ▲ 국제 유가 
배럴당 100~120달러 돌파 ▲ 글로벌 GDP 0.4%p 하락 ▲ 인플레이션 1.2%p 상승 등 
스태그플레이션 촉발 가능성 전망

질소비료의 전세계 교역량 2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만 각국의 전략적 비축량이 
미흡하여 수급난이 수개월 지속될 경우 전세계적 곡물 수확량 감소 및 식량 가격 폭등 가능성도 
존재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금융개발공사(DFC)의 위험 보험 제공 등을 지시하고 필요시 미 해군의 
유조선 호송도 시사하였으나 실제 호송 작전에 나설 시기는 불확실

출처: NYT(3.2.), 경향신문(3.3.), The Economist(3.3.), Nikkei Asia(3.4.), Truth Social(3.4.)

미·이스라엘-이란 분쟁 격화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제기

(주요 내용)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물류 허브 마비, 유가 급등 등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영향 가능성 제기

특히, 전력 소비 비중이 매우 높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에너지 수급 제한에 따른 영향 가능성 
제기 / 일각에서는 대만의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96%)에 따라, 전력난 발생 시 스마트폰과 
AI 시스템 등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 생산 차질 가능성 제기

(평가)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반도체 제조 비용 상승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

메모리 반도체 부족으로 고부가가치 서버·AI용 반도체로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집중되면서 
모바일 산업 분야의 메모리 반도체 수급 부족 상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출처: 연합뉴스(3.4.), 조선일보(3.4.), NYT(3.2), Reuters(2.2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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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2.19. [WTO] 中 상무부, WTO 개혁에 관한 中 입장문 제출

2.24.
[수출통제] 中 상무부,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에 근거하여 
▲ 미쓰비시 조선 등 日 업체 20개사를 ‘통제리스트’에, ▲ 스바루주식회사 등 20개사를 
‘관심리스트’에 추가

2.24. [제재] 英 정부, 대러제재 범위를 확대하여 제재 명단에 중국 및 UAE 법인을 포함한 250명의 
개인 및 기업 추가

2.25.
[서비스] 中 상무부 등 7개 부처, ｢수입 장려 서비스 목록｣ 개정안 발표
: ▲ 집적회로 및 저탄소 관련 연구개발·설계 서비스 ▲ 녹색·저탄소 건축 공정 관련 서비스 

▲ 공급망 관리 서비스 ▲ 의료 및 건강 서비스 추가 등

2.27. [관세] 中 정부, 캐나다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非부과
: 카놀라박·완두콩 100% 추가 관세 및 바닷가재·게 25% 추가 관세 非부과

2.28. [반덤핑] 中 정부, 캐나다산 유채씨 대상 5.9% 반덤핑 관세 확정

3.2.
[이란사태] 상하이 협력기구, 이란 사태 관련 성명 발표
: ▲ 이란의 국가 주권, 안보 및 영토보전 보장 ▲ 대화, 상호존중에 따른 해결 ▲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각 중단 등 촉구 

미국

2.18. [공급망] 美 백악관, 원소 인 및 제초제 공급 확보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2.19. [무역협정] 美-인도네시아 상호 무역 협정 체결

2.19. [무역협정] Trump 대통령, USMCA 폐기하고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각각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식 검토 중(NYT)

2.19. [무역] 美 상무부, 2025년 무역수지 발표 : 상품 무역 적자 역대 최대치 기록(NYT)

2.19. [광물] Rick Switzer USTR 부대표, 2026년은 광물의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Inside U.S. 
Trade)

2.19. [관세] 美 제조업협회(NAM), ‘핵심 제조투입재 관세 부담 완화’ 요구

2.20. [관세] 美 상무부, 한국산 절단강판 상계관세 명령 관련 2023년 행정재심 최종 결과 공개

2.21. [관세] Trump 대통령, 122조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발표

2.22. [관세] Bessent 재무장관 및 Greer USTR,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지속 의지 표명(CNN, 
ABC)

2.22. [무역합의] EU 집행위, 미측에 미-EU 무역합의 조건 준수 요구(Reuters)

2.22. [무역합의] 인도,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대표단 워싱턴 파견 연기(Reuters)

2.22. [관세] 美 관세국경보호청(CBP), 2.24. 12:00am(美 동부 표준시간)부터 IEEPA 관세 징수 
종료 발표

2.23. [관세] 美 관세국경보호청(CBP), 제122조 10% 관세 징수 공지 발표
: 백악관 관계자, 15% 관세율은 아직 작업중이라고 언급(Inside U.S. Trade)

2.23. [관세] Trump 대통령, 여타국에 기존 무역합의 준수 필요성 강조(Truth Social)

2.23. [관세] 美 의회, Trump 대통령 관세 정책에 부정적 분위기라 보도(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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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일자 내용

미국

2.23. [관세] 美 민주당, Trump 행정부에 관세 환급 촉구 
: 민주당 상원의원 19인, 180일 내 IEEPA 관세 전액 환급 요구 법안 발의

2.23. [무역] Trump 행정부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美 무역수지 未개선 이유로 한국, 독일, 일본, 
대만 등 주요 수출국들의 정부 보조금 지적(WSJ)

2.23.
[관세] 美 연방대법원의 IEEPA 기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Trump 행정부 추가 6개 분야* 
232조 추가 검토 중(WSJ)
* ▲ 대형 배터리 ▲ 주철 및 철제 부속품 ▲ 플라스틱 배관 ▲ 산업용 화학물질 ▲ 전력망 및 통신장비 등

2.24. [무역합의] Sefcovic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미측으로부터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며 EU 회원국들에게 무역합의 승인을 촉구

2.24.
[관세] 美 수입업체, 301조 확대* 관련 대법원 상고
*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무역법 307조의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對中 301조 관세 대상을 대폭 확대

(500억 달러→3700억 달러)한 조치 

2.25. [핵심광물] 美 USTR, 핵심광물협정(ATCM) 의견제출 요청

2.25. [관세] 美 USTR Greer 대표, IEEPA 판결 후속조치 언급(Bloomberg·FOX 등) 
: 일부 국가 대상 122조 관세 10%→15% 인상 언급 

2.26.
[관세] 美 Trump 행정부, 기징수된 IEEPA 관세 수입 유지 전략 검토 중(Politico) 
: ▲ 환급 청구 절차 지연 ▲ 일부 금액 포기를 조건으로 우선 환급 허용 ▲ 새로운 법적 권한에 
근거, 기징수된 관세 적법성을 주장하는 방안 등 검토 중 

2.26. [관세] 美 민주당 상원의원, 「Tariff Refund Act of 2026」 공개
: IEEPA 관세의 180일 내 환급 의무화 제안

2.27. [관세] 美 민주당 상원의원, Bessent 재무장관 앞 서한 통해 관세 환급절차 즉시 개시 요구

2.27. [관세] 美 자동차부품 수입업체, IEEPA 관세 대법원 판결 후 De Minimis(소액면세) 복원 요구
(Inside U.S. Trade)

2.27. [미중관계]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중국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 영향 조사 
착수(Inside U.S. Trade)

3.2. [정책] 美 USTR, 트럼프 대통령의 2026 통상정책 의제(Trade Policy Agenda) 및 2025년 
연례보고서 발표

3.2. [관세] 美 연방항소법원, Trump 행정부의 관세 환급소송 절차 지연 요청 기각
: 사건을 즉시 국제무역법원(CIT)으로 환송하는 명령서(mandate) 발부

3.3. [AI] 美 대법원, 인공지능은 법적인 저작자가 될 수 없고,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저작권 인정 
불가 판결 확정

3.3. [관세] 美 Trump 행정부, 5개월 내 301조 조사 완료 후 신규 관세 부과 방침 시사

3.3. [반도체] 美 Trump 행정부, Nvidia 반도체 對중국 수출 물량 추가 제한 검토(Bloomberg) 

일본

2.19. [대미투자] 소프트뱅크 그룹 등 약 20개사, 대미투자 일미 연합(닛케이)
: 대미투융자 제1호 프로젝트 핵심 가스 화력발전으로 사업규모 총 333억 달러

2.19. [대미투자] 대미투융자 제1탄 3개 프로젝트 지역, 미국 내 선거 접전지 집중(닛케이)

2.19. [대미투자] 제2호 대미투자 선정 작업 시작 : 차새대형 원자로 건설 등 검토(NHK)

2.19. [데이터센터] 日 도쿄도, 데이터센터 건설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방침(닛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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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19. [반도체] 2026년 1월 기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닛케이)

2.19. [반도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글로벌파운드리스(GFS) 와 차세대 자동차용 반도체 
공동 생산 발표(닛케이)

2.24. [수출통제] 日 기업·기관 20곳, 中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

2.25. [수출통제] 中 수출금지 대상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IHI 등, 정보 수집에 분주(닛케이·NHK)

2.25. [희토류] 日 환경성, 폐기물중 희토류 회수 비용 보조 계획(닛케이)

2.25. [반도체] 도쿄일렉트론(TEL), 한국서 160개사와 공급망 구축(닛케이)

2.26.
[반도체] 日 정부, AI용 최첨단 반도체 설계·장비·소재 기업 육성을 위해 국내 3개 거점 조성 
방침(닛케이) 
: 도쿄에 설계 거점, 홋카이도에 장비·소재 거점 설치 계획 

2.27. [반도체] 라피더스, 정부 의결권 10%대로 제한(닛케이)

2.27. [희토류] 日, 나미비아와 희토류 공동탐사 추진 중(닛케이)

2.27. [반도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UP) 총리, 일본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의지(닛케이)
: 반도체 제조 및 후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 적극 유치 중

EU

2.23. [철강] EU 집행위, 철강쿼터법안에 대한 삼자협상 개시

2.24.
[지속가능성] EU 이사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개정안 최종 승인
: (주요 개정 내용) ▲ 적용 대상 축소 ▲ 공시부담 완화 ▲ 가치사슬 내 기업에 대한 보호 조치 

▲ 규정 관련 정보접근성 제고 등 

2.27. [협정] EU 집행위원장,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잠정 추진 발표

3.4. [산업] EU 집행위,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 초안 발표

캐나다
2.19. [자동차] GM, 오샤와 공장에 6,300만 캐불 설비 투자 : 차세대 대형 픽업트럭 생산 준비 예정

(The Globe and Mail)

2.19. [핵심광물] 영국-호주 광산기업 리오 틴토, 몬트리올 네바스카 리튬 인수로 캐나다 핵심광물 
사업 강화(The Globe and Mail)

독일
2.19. [자동차] 대형 사모펀드 3곳(Blackstone, EQT, CVC), 폭스바겐 그룹 자회사 에버렌스에 대한 

인수 제안 제출(Handelsblatt)

2.23. [자동차] 라이헤 獨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 및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 자동차 및 모빌리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향서 서명

스웨덴
2.25. [AI] 스웨덴 재무부, AI 전략 및 실행계획 발표

2.27. [배터리] 美 배터리 스타트업 Lyten사, Northvolt 자산 인수 발표

아르헨티나 2.19. [투자] 아르헨티나 정부, 대규모 투자촉진제도(RIGI) 신청 기한 1년 연장 및 적용 분야 일부 확대

칠레 2.25. [항만] 칠레 신안토니오 항만공사(EPSA), 신안토니오 외항 건설 프로젝트 입찰 일정 연장 
변경 발표

인도 2.22. [무역협상] 美 연방대법원의 IEEPA 상호관세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인-미 무역협상 연기
(Money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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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18.
[산사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소재 모로왈리 산업단지에서 산사태 발생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인 PT QMB가 운영하는 광미(tailings) 처리 구역에서 연약한 지반 조건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콩고민주
공화국 2.19. [광물] 콩고 정부, 소규모 금광 부문 거버넌스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본협정 체결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네덜란드 3.2. [가스] 네덜란드 TTF 가스 4월물 전일 대비 50% 이상 급등 
: 종가 기준 39.2% 상승

독일 2.26. [핵융합] 독일 바이에른주, 핵융합 발전소 건설 추진
: 최대 4억 유로 투자 계획 

세르비아 2.26. [원자력] 세르비아 에너지광업부, ‘원자력 프로그램 이행기구’ 공식 출범

베트남 2.19. [LNG] 베트남 뀐랍(Quynh Lap) 지역에 LNG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 선정 
: SK 이노베이션, PV Power, NASU로 구성된 3개사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확정 

인도 3.2.
[에너지] 이란 전쟁 격화로 인도의 3대 연료 수입에 충격 우려(Business Standard) 
: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해상 운송 차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원유·LNG·LPG 등 
3대 연료 수입 전반에 대한 리스크 확대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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